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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   목 [공동성명]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의결을 규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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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명

 정녕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인가! 

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의결을 규탄한다.

1. 12월 27일,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사이버안보기

본법안을 의결하였다. 최소한의 국정운영만 담당해야 할 권한대행이 국

가정보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국내 사이버 보안 정책을 형성하게 될 법안

을 의결한 것은 정녕 국민과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의사라고 하지 않을 

수 없다. 

2.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은 이름만 바꾼 사이버테러방지법이다. 우리는 지난 

10월 10일 발표한 반대 의견서를 통해, 이 법안은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

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여, 민간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찰과 감시를 확대

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. 또한,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비밀정보

기관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집행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지 않으며, 따라

서 이미 국정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책임도 투명하게 감독을 

받을 수 있는 일반 정부부처로 이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. 

3. 촛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비단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이 아니라, 기존

의 적폐들에 대한 완전한 청산이며 사회 시스템의 민주적인 개혁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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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탄생에서부터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을 통해 관여

해 왔으며, 간첩 조작사건과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한 민간인 사찰  논란

까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정치개입과 사찰을 지속해 왔음이 드러났

다. 국정원이 청산과 개혁의 1순위 대상임은 자명하다. 

4. 우리는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박근혜 정책을 밀어붙이는 황교안 권한

대행을 규탄한다. 국회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비롯하여, 이미 국회

에 발의된 ‘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’(이철우 의원 대표발의) 등 

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될 것이다. 오히려 이미 통과

된 테러방지법을 폐지하고,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. 끝.


